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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 판매 입건 무려 5967명
경찰청, 세녹스․LP파워 단속강화 … 기존 유통질서 교란 혐의로

정부가 유사 휘발유로 규정한 연료첨가제 <세녹스>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집중 단속

으로 관련자에 대한 입건이 2002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경찰청은 <세녹스>와 <LP파워> 등 유사 석유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, 2003년 들어 10월8일까지 5967명을 

입건했다고 밝혔다.

2002년 한해 동안 773명을 입건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772% 늘어났으나 구속된 사람은 2002년 296명에서 

2003년에는 180명으로 오히려 39.2% 줄었다.

경찰청 관계자는 “2003년 4월부터 세녹스, LP파워 등 신종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7배 이상 늘어

났으나 세녹스 등이 대량 제조되면서 단속이 주로 판매사범에 집중돼 있어 불구속 입건이 늘어났다고 해명했

다.

경찰은 2003년 초까지만 해도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에 대

해서만 단속을 벌였지만, 4월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6월에는 산업자원부와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자

세를 취하고 있다.

그러나 법원은 유사 휘발유 제조․판매 혐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 등 재판에서 “성능시

험 결과 휘발유와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 모호하다”며 회

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.

정부도 일단 품질문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높은 휘발유 세금과 휘발유 판매기업들의 이익보호 등 유통질서 

교란방지 필요성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다.

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“일단 기존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점은 분명하며 산자부, 지방자치단체, 석

유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조기업에 대한 원천적 봉쇄방안을 강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02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산자부로부터 유사 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, 2003년 

8월 첨가제의 비율을 1%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<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>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

중단된 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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